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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[도산] 파산관재인의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

 

배성진 변호사 | 배기완 변호사 

 

1. 사실관계 

 

A은행은 B회사에 2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정이율을 연 25%로 정함. 

 

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상

관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.  한편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를 하면서 이율

이 문제가 되지 않는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발생한 채

권도 모두 시인함.  또한 같은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%의 이율을 적용하여 A은행

을 포함한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함.  

 

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A은행의 후순위파산채권 신고 내역 중 연 6%의 이율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

해 부인했고, A은행은 파산채권확정 재판을 제기함. 

 

2. 쟁점 

 

파산관재인의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여 법

원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

 

3. 판시사항 

 

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s_part=d_name&s_str=배성진&idx=131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s_part=d_name&s_str=배기완&idx=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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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구 파산법(2005. 3. 31.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) 제

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. 

 

4. 해설 

 

법원의 허가는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 포기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.  만약 소멸

시효이익 포기가 위 조항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면, 이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

B회사 파산관재인은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.  

 

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회사의 파산관재인이 ①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파산선고 후의 지연

손해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한 점, ② 시효소멸 주장 기간 중

의 채권도 이율이 문제 되지 않으면 모두 시인한 점, ③ 위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연 6%

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당을 시행한 점을 근거로 B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

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  

 

이와 관련하여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는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 포기

의 효력발생 요건이기 때문에, A은행의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해 법원의 허

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 

 

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구 파산법(2005. 3. 31.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

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)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

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, B회사 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

 

이 대법원 판결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구 파산법 제187조 제2호 소정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

않으므로,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. 

 

5. 다운로드 :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다44785 판결 
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49_201405/data/download/precedent14.pdf

